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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담론의 변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손열*

2008년 위기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 부르는 미국식 발전모

델의 추락을 가져왔고, 다양한 대안론이 등장하였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 

‘위기 이후 자본주의’ 담론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정치적, 사회적 맥락은 무엇이었나? 이 글은 

2008년 위기와 관련하여 일본과 한국의 주요 집단의 담론의 생산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 위기 이후 자민당 정권을 중심으로 한 과거 회귀

적 정책담론이 중의원선거 패배로 민주당 중심의 복지국가(생활정치) 담론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었다면, 한국의 경우는 신자유주의 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대기업중심 자본주의 담론이 유지되었으나 사회의 대항운동에 의해 뒤늦게 복지담론, 경제민주

화담론이 전면에 부각되는 대조적 과정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주제어: 자본주의 담론, 세계금융위기, 신자유주의, 한국, 일본

요  약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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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08년 9월 미국의 심장 월스트리트가 무너지면서 지구촌을 거세게 뒤

흔든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다.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메릴 린치(Merrill Lynch)는 헐값에 팔

렸으며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는 국유화되어 파산을 모면하였

다. 수천조원 규모의 투자자금이 일거에 증발하였고 이와 함께 영원할 것만 

같았던 미국 패권의 신화는 깨어졌다. 미국의 위기는 국경을 넘어 급속히 

확산되어 지구금융위기를 초래하였고 중국 등 신흥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견인해 온 실물경제 역시 급격하게 수축되었다.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

가 발생한 이래 ‘안정적’이라 여겨온 국제 금융 거버넌스 시스템은 일거에 

요동쳤다. 그간 금융위기의 소방수 역할을 맡아온 국제통화기금(IMF)과 개

도국 지원을 담당해 온 세계은행(World Bank)은 위기 앞에서 무기력하였고, 

서구국가들로 구성되어 일종의 비공식적 조정위원회 역할을 해 온 G7 역

시 한계를 노정(露呈)하였다. 위기 직후 G20을 통해 재정투입의 국제공조가 

이루어지면서 지구 대공황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여파로 그리스로부터 시

작된 유럽의 재정위기가 2010년경부터 본격화되면서 G20 역시 한계를 드

러내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침체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각

종 장기전망은 하나같이 부정적이다. 최근 OECD 전망에 따르면 향후 20년

간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의 평균 성장률은 2.7%에 불과할 것이라 전

망하고 있다(OECD 2012). 

금융위기에는 현실 이면의 보다 장기적인, 거대한 역사적 변화가 깔려 있

다. 구미 선진 경제권으로부터 신흥경제권으로의 경제적 권력이동(power 

shift)이 그것이다. 그동안 세계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과 유럽은 장기적 쇠퇴

의 길에 접어들었고, 이런 경향은 2008년 지구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선명해졌다. 위기의 진앙인 미국은 여전히 침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

고 유럽은 보다 어렵다. 아일랜드에 이어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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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가 국가재정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경제 강국 독

일과 프랑스가 이들을 아우르면서 유로권의 회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

울이고 있으나 전도는 불투명하다. 유로권 전체가 위기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반면 중국과 인도를 두 축으로 한 아시아의 상대적 부상은 뚜렷하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두 국가의 GDP 합은 조만간 G7을 넘을 것이며 

2030년에는 세계GDP의 3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NIC 2008; 

Zakaria 2008). 

이런 권력이동 속에서 일본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OECD 국가

군에 속해있는 동시에 중국 및 인도와 같은 지역공간에 위치해 이들의 활

력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 아시아 제일의 선진국 

일본은 애당초 월스트리트와의 연계가 약한 까닭에 위기로부터 비교적 자

유로웠으나 엔화가치의 급상승, 세계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수출에 곤란을 

겪으면서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한국 역시 세계시장의 급

격한 수축으로 1997년 외환위기 십 년 만에 또 한 차례 유동성의 덫에 걸려 

사투를 벌였다. 신속히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저력을 발휘하였지만 대외변

수에 취약한 경제체질 때문에 어려운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세계금융위기가 한일 양국의 경제실적을 넘어서서 자본주의체제에 심대

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하다. 본래 위기는 기존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주고 과거의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여 시스템을 유동화한다(Gourevitch 1986). 

기존 시스템의 통치능력을 약화시키고, 지배연합의 변화를 가져오며, 새로

운 정책담론을 출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08년 위기는 이른바 워싱

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 부르는 미국식 발전모델의 추락을 가

져왔고, 이에 따라 G20과 같은 국제제도를 중심으로 혹은 국가 수준에서 포

스트 워싱턴 컨센서스(혹은 포스트 신자유주의)를 모색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

련하였다(Cavanagh and Mander, eds. 2004; Rodrik 2007; Wolf 2008; Stiglitz 2009).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가? 어떠한 ‘위기 이후 자본주의’ 담론이 제

시되고 있으며, 왜 그런가? 그 정치적, 사회적 맥락은 무엇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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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답하기 위해 이 논문은 위기 이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담론을 위

기규정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자 한다. 위기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

는지에 따라 ‘위기대응’과 나아가 ‘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모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 사례의 경우, 2008년 위기를 계기로 다양한 처방전들

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들 이면에는 무엇이 부적절하거나 작동 불가능하고 

이해 불가능한 것인지가 분별되어 있다. 즉, 특정 정책이 데리다(Derrida)가 

말하는 진리의 레짐(regime of truth)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서로 다

른 분별이 드러나는 것이다. 예컨대, 1980년대 영국의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정부가 주창한 신자

유주의는 1970년대 인플레, 고실업 등 장기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원

인을 국가의 과도한 개입(즉, 케인즈주의적 개입국가)에서 찾고 그 대안으로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보장하는 경제이념을 주창하였다. ‘국가는 비정상, 

시장은 정상’이란 이분법을 내건 신자유주의 담론은 금융화란 경제적 권력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관념인 동시에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정치

집단의 구호로 활용된다. 나아가, 신자유주의는 워싱턴 컨센서스란 이름으

로 대외적으로 투사되어 앞서 동아시아금융위기의 경우처럼 특정 주체와 

정책에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하였다(Harvey 2005). 

그러나 담론의 생산은 본래 상태 의존적이고 불안정한 과정이다. 동아시

아 금융위기 처리 이후 대두된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가 대표적이다. 금융

의 세계화 속에서도 개별국가의 변화는 결코 미국모델로 수렴되지 않고 강

한 경로의존성의 작동에 의해 그들만의 자본주의가 갖는 요소들이 지속되

는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논지이다(Hall and Soskice 

2001).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다양할 수 있고, 국가들에 따라 지배

적 담론과 주변적 혹은 억압된 담론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2000년대 

들면서 닷컴 버블의 붕괴, 엔론 사태 등으로 미국모델의 신화가 부분적으로 

동요되는 속에서, 자본주의의 다양성론이 촉발한 다양, 다기한 제도 진화론

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서로 다른 배합의 복합모델이 공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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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던져 주었다(Thelen 2004; Thelen and Streeck 2006; Aoki, 

Jackson and Miyajima 2007; Streeck 2010). 또한 위기에 따른 충격은 대단히 불

균등해서 종종 주변화된 행위자들을 더욱 곤경에 몰아넣는 반면 기존 엘리

트들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여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곤 하였다(Klein 

2007; Florida 2010; Rajan 2010; Reinhart 2009).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이러한 

지식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였다. 

이 글은 2008년 위기와 관련하여 일본과 한국의 주요 집단의 담론을 제

시하고 왜 그러한 담론이 생산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유사점과 차이점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위기 이후 

자민당 정권을 중심으로 한 과거 회귀적 정책담론이 중의원선거 패배로 민

주당 중심의 복지국가(생활정치) 담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면, 한국의 

경우는 신자유주의 틀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기 극복을 위

한 대기업중심 자본주의 담론이 유지되었으나 강력한 사회의 대항운동에 

의해 복지담론, 경제민주화담론이 전면에 부각되는 대조적 과정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II. 위기의 담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원인에 관한 이야기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시장과 기술의 신속한 변화에 정책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위기를 시장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모순의 결과로 보면서 케인즈 주의적 경제 질서의 부활을 요

구하는 구조적 접근법이며, 끝으로 위기는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일상적인 

모습으로서 권력관계의 근본적 재편 없이는 지속될 성질의 것이라는 과격

한 입장이다. 

첫 번째는 ‘정책실패론’으로서 (금융)쓰나미, 허리케인, 지진 등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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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은유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재해에 대한 정책대응이 실패한 속에서 금융

시장에 대한 정책교정과 다시 번영이 찾아 올 수 있으리라는 측면을 부각

하는 담론이다. 그린스펀(Greenspan 2010) 등 과거 정책결정자, 월스트리트 

등 신자유주의 시대 주류의 사고라 볼 수 있다. 이들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

다. 이번 위기는 금융시스템이 내부 폭발한 것으로서, 정보기술 혁명에 의

해 금융정보의 활용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고 현대금융이론이 결합하면서 

금융혁신과 리스크의 계산, 구성, 통제 능력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형성되

었고, 그 속에서 다양한 파생상품이 금융공학의 혁명아로 등장하였는데, 파

생상품은 소수의 대형금융회사의 손에 집중되었고, 리스크에 대한 이들 간

의 집합적 마비상태가 결국 전 세계 GDP의 11배에 달하는 거대한 파생상

품 시장을 만들어 낸 결과, 누가 리스크를 갖는 지 아무도 모르는 현상이 빚

어졌고 그 결과 파탄의 연쇄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 위기는 그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금융환

경이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즉, 기술혁신이 

시장의 비즈니스 사이클을 뛰어넘을 것이란 믿음 속에서 초래한 일시적인 

궤도 이탈의 순간이므로, 그 해법은 국가가 개입하여 기술을 사회적으로 통

제하는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데 있다. 또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하여 비

정상인 현재 상황을 바꾸는 과제가 놓여 있으며 이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표출한다. 이런 점에서 국제질서 역시 재건축이 아닌 기존 

아키텍처의 부분적 보완 즉, IMF 기능강화, G8의 유지, G20의 적당한 활용 

등으로 충분하다는 견해이다. 

이는 기존질서를 대체로 긍정하는 보수적인 입장으로서 미국의 경우 위

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공화당의 견해이다. 공화당은 신자유주의를 이

념적 기반으로 해 정치적 자원을 동원해 왔으므로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본격적 비판과 반성보다는 정책실패 혹은 기술결정론

에 따른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이번 위기는 장기 성장과정에서

의 일시적인 궤도 일탈(aberration)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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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담론은 주로 케인즈 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구조실패론’

이다. 스티글리츠(Stiglitz), 크루그만(Krugman), 라이쉬(Reich) 등이 대표적이

다. ‘용해/용융(meltdown)’, ‘심각한 비행 금융(seriously delinquent’ finance) 은

행들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가미가제식” 행동, “신뢰의 위기(crisis of 

confidence)”등 은유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의 지속불가능성을 강조한다. 

스티글리츠(Stiglitz 2009)는 몇몇 개인의 잘못된 역할, 특정 은행가와 정책

결정자(그린스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실제 위기는 경제

적 관념, 믿음의 문제, 즉 시장자본주의체제의 근본적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자유 시장은 반드시 실패하므로 시장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자원배분을 왜

곡하고 과도한 부채를 조장했다. 금융은 산업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기증식을 거듭해 갔다. 자

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기 보다는 ‘위험감수의 문화(culture of risk 

taking)’ 속에서 왜곡되어 분배되었다. 스티글리츠는 이런 시스템이 높은 사

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20%정도가 실업이거나 

비정규직이며 사회적 약자의 경우는 특히 심해서 흑인의 경우 공식적 실업

률이 48%이란 것이다. 미국의 금융실패는 미국경제 전반의 실패를 상징하

며, 나아가 이는 미국사회의 보다 깊은 문제를 반영한다. 부의 불평등 심화, 

정치 및 기업지도자들의 책임의식 결여, 장기적 관점 보다는 단기적 이윤추

구 등을 통해 미국이 지난 25년간 그 균형을 잃었으며 불균형 모델을 전 세

계에 강요하였다고 비판한다. 

크루그만(Krugman 2009) 역시 문제의 근원은 자유 시장 근본주의(free-

market fundamentalism)에 있다고 주장한다. 레이건 대통령 이래 탈규제가 만

병통치약이라 믿는 데서 위기는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탈규제에 의해 번성

한 파생상품이 금융시스템을 강화해 줄 것이라 믿었으나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린스펀의 시인처럼 시장기능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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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라이쉬(Reich 2010)는 금융위기의 원인은 미국의 무절제한 소비와 

무책임한 대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배분의 왜곡에 의한 중산층의 붕괴, 

그리고 소득 최상위계층의 정치적 동원능력에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 케인

즈 주의적 경제운영에 의해 대기업과 중산층 노동자간에 유지된 대타협 혹

은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즉, 대기업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하

는 대신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주는 정부 개입으로 경제성

장을 이룩하였으나 1980년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중산층의 일자

리가 축소되고 임금소득이 저하되는 반면 소득상위층의 부는 더욱 증가하

여 대타협은 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중산층은 부채를 통해 기존의 생활수

준을 유지하려 하고 월스트리트는 파생상품을 개발, 이들에게 부채를 제공

하면서 공전의 호황을 누렸다는 것이다. 결국 중산층의 부채는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붕괴되어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소득분

배의 왜곡은 두 가지 문제를 가져온다. 첫째는 경제적인 것으로서 중산층의 

구매력 저하에 의해 경제전체의 공급(생산)을 흡수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이고, 둘째는 정치적인 것으로서 소득 최상위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다. 그

의 해법은 국내적인 재균형(rebalancing)으로서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케인즈 

주의적 재분배 정책이다. “중산층을 위한 뉴딜”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담론이 신자유주의를 부정하고 국가개입을 강화하는 케인즈 주

의적 견해라면, 세 번째 담론은 기본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

관을 담는 “항상적 위기론”으로서 현재의 위기가 현대 금융시스템의 정수

를 보여주는 것이란 견해이다(Konings 2010). 즉, 위기가 정상이란 담론이다

(‘new normal’). 이들은 지구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금융화(financialization)를 

문제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이 금융화는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확

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집단 간의 이익의 재조직화와 끊임없는 

통제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효과가 정

부와 민간 금융기관, 일반대중에게 동등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은 신화

에 불과하다. 일반 대중들에게 부채를 통한 자산획득의 꿈을 가져다줌으로



13
세
계
금
융
위
기 

이
후 

자
본
주
의 

담
론
의 

변
화: 

한
국
과 

일
본
의 

경
우

써 역으로 사회 엘리트의 부가 급속히 증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개개인의 

신용과 부채가 확대되면서 은행은 자산의 증권화를 통해 리스크 관리 기법

의 혁신을 이루어 투자자들의 열망을 상품화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의 이

념과 실제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담론은 신자유주의화를 폴라니(Polanyi 1957)의 사회로부터 탈각

(disembedding)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부와의 재내장

(reembedding)으로 본다. 따라서 위기의 해법은 국가의 역할 강화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제도권 엘리트를 위한 제도를 해체하는 국가의 역할에 있다. 그 

시작은 금융화의 담론을 깨는 것이다. 일반 대중도 금융화에 의해 제공되는 

부채로 마이 홈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신화를 제공했으나 실제로는 금융

가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준 수단이었다. 금융부문은 고도로 복잡한 

금융기법을 창조해 평범한, 일반 가계소득자로부터 이윤을 획득한다. 따라

서 ‘금융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finance)’, ‘리스크의 시장화(marketization 

of risk)’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신자유주의 담론에 깔려있는 사회

적 권력관계의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본원적 주장을 내어 놓는다. 신자유

주의 담론에 가려져 있는 금융화의 추세를 되돌려 놓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제적으로도 월스트리트와 시티의 엘리트 권력구조를 깨고 남

북(North-South) 간의 근본적인 재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상의 세 담론이 세계금융위기의 진앙인 미국에서 주로 발전되어왔음

은 이례적이지 않다. 세계 학문의 중심지인 동시에 위기를 가장 치열하게 

겪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만큼 위기의 이론 역시 현실정치의 양상과 

직결되고 있다. 반면 케인즈 주의적 성향의 민주당은 구조 실패론에 친화적

이다. 항상적 위기론의 기반인 마르크시즘이 미국의 이념적 지평에서 소수

인 까닭에 상대적으로 주변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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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일본의 ‘위기 이후 자본주의’ 담론

일본은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입장이었다.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월스트리트에 크게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와 관련된 직접적인 금융거래가 거의 없

었던 데다가 2000년대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수상 시기에 강도 높은 구조조

정이 단행되어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오히려 노무라 홀딩스(Nomura 

Holdings)가 리만 브라더스의 아태 및 유럽 부문을 인수하고 미쯔비시 UFC 

파이낸셜 그룹(Mitsubishi UFC Financial Group)이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지분을 취득하는 등 세계금융위기를 새로운 영업확장의 기회로 삼으려 했

다. 그러나 미국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무역이 급격하게 수축됨

에 따라 일본경제는 심각한 위축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고이즈미 정권 5

년간 경기회복과 성장은 주로 대외무역이 견인한 것이었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증대는 핵심적 요인이었다. 따라서 세계적 무역수축은 일본의 성장에 

직격탄으로 다가왔고, 향후 정책담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불

황탈피를 위해 수차례 재정출동이 이루어졌으나 경기 진작에 의한 세입확

대 등 선순환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만성적 

재정적자를 더욱 심각한 지경으로 이끌었다. GDP 대비 재정적자가 200%

를 상회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오히려 경기침체를 심

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잃어버린 10년”에 이어 “제로년대”가 성립되

었고 결국 2008년 위기는 본격적인 자본주의 논쟁을 촉발하였다. 

논쟁의 중심축은 역시 신자유주의 재평가이었다. 이는 2002-2006년 5년

간 고이즈미 개혁의 평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다케나카(竹中平藏)를 대표로 

하는 그룹은 일본의 경제침체가 고이즈미 개혁 이후 정권들이 이를 지속하

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한다. 재정투입을 축소하고 금융기관 구조조정, 공

공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일본자본주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고이즈미의 

정책방향은 관료와 족의원 주도의 정책결정구조를 관저주도의 하향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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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결정구조로 변화시킴으로써 추진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후임총

리인 아베 신조(安倍晉三),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아소 다로(麻生太郞) 등

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반개혁세력에 포획됨으로써 경제성장을 지

속하지 못하였다는 논지이다. 이런 주장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 

긍정론인 점에서는 미국에서 나온 “정책실패론”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침체를 금융부문의 문제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일본의 문제는 금융부문이라기보다는 무역수축으로 인한 침체이었기 

때문이다. 2008년 위기는 기본적으로 외생적인 것으로서 일본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국의 금융 산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 혹은 지구 불균형(global 

imbalance)에서 초래된 것이다. 이런 시각은 위기를 맞았던 당시 자민당 정

권 아소 다로 수상이 반복한다. 그는 2008년 위기를 ‘백 년 만의 위기’로 규

정하며 그 역사적 의미를 크게 평가하고 있다. 우선 글로벌 불균형을 지목

하여 대외적 요인을 강조한다. 세계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지구불균형

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는 

반면, 무역 흑자국, 특히 중국은 수요 중심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여야”한다

고 주장하였다. 아소 수상은 미국을 위기의 주범으로 지적하는 견해와는 거

리를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편에 있는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

에 대해 비판적이지는 않은 신중한 양비론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麻生 

2009). 아소 수상이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데는 자민당의 과거를 부정할 수 

없는 국내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소 수상은 2009년 다보스 포럼(Davos Forum) 연설에서 보호주의를 배격

하고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는데, 이는 위기에 직면

해서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대외적 메시지인 동시에, 

일본이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내용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이승주 미

간). 아소 수상은 G20 정상회의 등 지구적 수준에서 거시정책 공조에 적극 

참여하였다. 2009년 7월 이태리 라퀼라(L’Aquila)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

에서 행해진 기자회견에서 각국 정부가 금융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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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거시경제 구조의 균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이에 따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행하였다. 위기 국면이 시작된 2008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자민당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일본 GDP의 약 2%에 해당

하는 총 12조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고 이를 위해 두 차례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러한 경기 부양책의 목표는 위기극복 방책인 동시에 새로운 경제성장 

구조를 창출하는 장기적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아소 정권은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일본의 신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로드맵인 ‘미래발전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 수법은 고이즈미 이전 과거 자민당정권의 단골전략이라 

볼 수 있다. 미래 성장의 핵심이 될 세 개의 핵심 축에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것으로서, 첫 번째 축은 저탄소 배출과 같은 에너지 혁명을 

일본이 선도하는 것, 두 번째 축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활기찬 고령 사

회’를 만드는 것, 세 번째 축은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여 ‘일본의 매력을 증

진’시키고 일본 방문객 수를 늘리는 것이다. 

자민당 중심의 담론이 신자유주의를 비판의 중심대상으로 삼지는 않는 

가운데 과거 국가개입에 의한 성장노선으로 회귀를 이야기한 것이었다면,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여 등장한 담론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

면 비판으로 출발한다.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 또는 미국식 세계

화가 격차사회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구조실패론”의 주장을 받는 것이

다. 양극화(二極化)된 사회를 초래하는 등 일본 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

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른바 “생활정치” 담론이 그것이다.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당수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는 고이즈미 개혁에 

따른 사회적 격차문제에 - 혹은 개혁의 피로에 - 주목하여 도농격차,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이른바 “생활정치” 공약을 내어놓으며 승리를 쟁취하였

다. 이를 이어 2009년 중의원 선거 승리로 정권을 획득한 민주당의 하토야

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수상은 신자유주의를 전면으로 비판하고 ‘우애(友愛)’

를 키워드로 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걸었다. 그는 비인간적인 미국식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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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지구화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침식해왔으며 자민당이 이를 적

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일본의 전통과 관습을 담고 있는 경제 질서가 와해

상태로 전락했다고 비난한다. 미국이 주도한 금융 자본주의는 세계금융위

기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으로 독특한 전통과 생활방식을 

반영하는 자본주의의 공동체적 성격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

의 대체개념으로 우애가 담긴 신자본주의를 주장하였다. 한편, 대외적으로

도 우애를 주요 개념으로 내세우면서 일본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모색하

는 동시에 국제협력의 구조적 대안으로서 동아시아공동체를 실천해야 하

며 특히 달러기축 통화체제의 쇠퇴를 계기로 동아시아 공동통화를 추진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鳩山由紀夫 2009). 

구체적으로 하토야마는 우애를 “자립과 공생의 원리”로 풀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국내정치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시장지상주의로부터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공생의 경제사회를 건설”

하고 쇠약해 진 일본의 “공(公)”을 부흥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이란 과

거 지연, 혈연의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의미한다. 스포츠 

및 문화, 교육 등 자발적 운동, 환경보호운동 등이 그것이다. 둘째는 “전후

행정의 대청소”이다. 정치주도에 의한 관료지배의 타파와 사업 구분이 그 

핵심이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사무차관회의 폐지, 내각위원회 활용, 각의의 

실질화, 정무삼역회의, 행정쇄신회의, 국가전략실 등이 그것이다. 셋째, “지

역주권국가의 확립”이다. 중앙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고 지역(지방)의 행정과 

재정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었다. 자민당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거대한 규모의 정부 부

채는 민주당 정권이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는 데 근본적 한계로 작

용하였다. 간 나오토(菅直人) 재무상은 재정적자의 한계를 인식한 후 소비세 

인상을 공언했고 수상이 되었지만 정책(매니페스토)을 둘러싼 당내 분열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간 수상은 소비세 인상을 임기 내 연기한다고 약

속 한 당초 메니페스토를 준수하라는 당내 최대파벌영수 오자와의 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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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였던 것이다. 대신 간 수상은 2010년 6월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제3의 길’을 통한 경제 회복이라는 국내 대응책을 제시했다. 1960-70년대 

공공 공사 중심의 경제정책을 실행한 것이 제1의 길이라면, 2000년대 초반 

시장 근본주의와 공급측면의 경제정책을 시행한 것이 제2의 길이었고, 제1

의 길이 인프라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일본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공공 공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거품경제의 

형성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제2의 길은 2000년대 초 고

이즈미 내각에서 실시한 정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활의 질이 저하되

며 디플레이션이 초래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했다는 평가다. 간은 수요와 

고용을 창출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제3의 길을 추구해야 한

다고 역설했다. 제3의 길은 ‘강한 경제(強い経済), 강한 재정(強い財政), 강한 

사회보장(強い社会保障)’을 일체화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에 따르면, 

2008년의 위기는 해외 수요에 의존하던 일본 경제에 직격탄이었으며 강한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내외 수요 기반을 만들고 부가 광범

위하게 순환되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 ‘아시아 경제’, ‘관광·지역’ 등 4대 분야

를 중심으로 한 과제 해결형 국가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菅直人 2010). 

이러한 맥락에서 간 수상은 ‘신성장전략(新成長戰略)’을 발표했는데, 여기

에서는 경제 성장과 재정 재건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기존의 FTA 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2011년이 

제3의 개국의 해가 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포괄적인 FTA 정책 추진을 2010

년 각의에서 결정하고 TPP를 추진하기로 하였다(菅直人 2010). 이를 이어 노

다 수상은 한편으로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TPP 등 FTA 정

책을 적극화하려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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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한국의 ‘위기 이후 자본주의’ 담론

이른바 발전국가의 전형이었던 한국 자본주의는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이후 자유화가 본격화되었고 김대중 정부가 IMF 관리체제하에서 미국식 

자본주의로의 개혁 지침서라 할 수 있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준 강제적으로 

수용하면서부터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해갔다. 정책과 함께 기업수준에서

도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월스트리트가 세계표준(global standard)로 받아들

여지고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현상이 진전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큰 변화 없

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진보개혁 진영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은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등의 체념적 발언과 함께 자신과 자신

의 정부를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칭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나 한미 FTA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하였다. 

이런 속에서 분배 및 복지문제가 본격적인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 친기

업적 정책과 함께 일정수준의 GDP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악화되었

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2010)이 작성한 『우리나

라의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이라는 연구보고서는 2000년과 2008년 사

이 한국의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열악

한 수준의 것임을 보여준다. 예컨대, 사회복지 및 사회안전망 수준을 가늠

케 해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2000년과 2008년 모두 

비교 대상이 된 OECD의 31개 국가 중 최하위인 31위였다. 또한 의료접근

성, 유아사망률, GDP 대비 의료지출 규모 등으로 평가한 보건 부문에서의 

삶의 질 역시 한국은 두 해 모두 비교 가능한 OECD의 30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2008년도에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터키와 멕시코뿐이었

다. 한편, 실업률, 노후 안전(GDP 대비 노령지출), 노령 고용률(55세-64세 인구

의 고용률), 산업안전(산업재해 사망자 수) 등의 지표로 평가하는 경제적 안전 

부문에서도 한국의 순위는 같은 기간 모두 OECD의 30개국 중 29위였다. 

그리고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로 평가한 분배 부문의 경우 한국은 2000년



20
동
아
연
구

까지만 해도 OECD의 30개국 중 12위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2008년

엔 무려 11계단이나 내려가 23위로 추락하였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상대빈곤율의 경

우도 2000년의 한국은 OECD의 30개국 중 19위였으나 2008년엔 24위로 

내려섰다. 한국의 소득 집중도 역시 신자유주의 체제가 공고화된 이후 급격

하게 상승했다.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상위 1%의 소득은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대체로 7%대에 안정적으로 머물렀으나 2000년대에 들어 

급증하더니 2010년에는 12%까지로 늘어났다(김낙년 2012; 최태욱 미간). 

뒤이어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역주행’한다

는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미FTA 비준 추진과 함께 수출을 위한 저환율정책이 강화되었고 감세정

책이 실행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상호출자제한 기

준의 상향 조정, 법인세 감세, 고환율 정책 등과 같은 친재벌 정책이 중단 

없이 추진되었다. 

2008년 9월 리만쇼크와 세계금융위기는 한국경제를 위기국면으로 몰아

갔다. 외환위기 상황이 전개되었고 일본, 중국, 미국과 외환스와프 협정을 

맺음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였으며, 뒤이어 무역의 급격한 수축으로 

경기침체가 닥쳐왔다. 이명박 정부는 재정출동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 극복에 매진하였고, 외화 확보를 위한 수출 증대에 전력을 기울였다. 

결과적으로 수출 대기업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한 셈이다. 이런 결과로 

2006년도엔 하위 20%의 33배였던 상위 20%의 총자산이 2011년에 가서는 

무려 57배로 늘어났다. 5년 만에 자산 불평등 정도가 70%나 증가한 것이

다. 특히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노무

현 정부 기간 연평균 39.6%를 기록하던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4대 

재벌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출액 비중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상승하였

다. 취임 첫 해인 2008년엔 전해보다 무려 6.5% 포인트가 상승하여 46.2%

가 되었고, 그 다음 해엔 다시 47.4%로 오르더니, 2010년에 드디어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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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며 한국 GDP의 절반을 넘어섰다(최태욱 미간). 

이렇듯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기조 강

화에 의한 경제극복 노선에 대해 야당은 이론적 무장을 통한 반대논리를 

개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제도권 밖인 시민사회로부터 양극화와 사회경

제적 불평등이 강조되면서 신자유주의 대안에 대한 담론이 대두되기 시작

했다. 노무현 정부 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서서히 개진되기 시작한 대안담

론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본격적 정치의제로 자리 잡았다. 당시 무상급식 

의제가 크게 부각된 이후 복지국가론의 담론이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되

었다. 그리고 복지국가 담론은 바로 경제민주화 담론으로 이어졌다. 대선국

면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논함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민간과 공식 부문이 따로 없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광복절 기념축사를 통해 공생발전론을 주창했다.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

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며,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며 격차를 줄여가는 공생발전이 그 해법이라는 것이

었다(이명박 2011). 그런데 이 공생발전론을 잘 들여다보면 시장과 기업에 

대한 체계적 규제와 조정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거시경제 관리

와 금융규제라는 정부 역할을 넘어서 자본주의 전반에 대한 인식은 신자유

주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자선사업을 복지 확

대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것 등이 그 예이다. 요컨대, 사회경제적 양

극화 등의 신자유주의 폐해 문제를 국가나 사회의 시장 개입 보다는 기업

의 주체적 노력으로 풀어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바로 이 핵심 포인트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생발전론은 신자유주의보다는 다소 ‘따뜻한’ 자본주의를 

제창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 친화적’ 규제 정도에 그치며, 

주역은 역시 기업이 맡는다. 결국 이 담론들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주체

들이 계속 그 주도 역할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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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먼저 신자유주의의 대안 체제 

모색에 착수한 이는 박근혜 의원이었다. 그는 2009년 5월의 스탠퍼드대 연

설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disciplined capitalism)’를 만들어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소

외된 경제적 약자를 확실히 보듬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발전의 최종

목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공유

에 맞춰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논거였다. 이후 2010년 12월 소위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라는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을 내놓았으며, 2011년 

12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이후 여당의 강령으로 공식화된

다. 2012년 초 박 비대위원장은 당의 정책을 획기적으로 손질하여 복지국

가 건설, 경제민주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진보적 의제를 중심에 놓

고 있는 새누리당 강령을 탄생시킨다. 강령만을 놓고 본다면 ‘작은 정부’를 

강조하던 과거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은 이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적 자유주의 노선에 가까운 것으로 크게 탈바꿈한 것이다. 

민주당 역시 2011년 12월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새 강령을 발표하며 이제 당의 목표

는 경제민주화의 달성과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재벌개혁, 한미 FTA 전면 재검토, 동일 노동·동일 

임금 실현, 그리고 교육, 주거, 일자리, 의료, 노후 복지의 획기적 강화 등을 

당의 정강정책 기조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른바 ‘사회시장경제’를 당이 추진해 갈 한국형 조정시

장경제체제로 제안했다. 2011년 12월 말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사

회시장경제란 “민주적 시장경제에 보편적 복지를 결합시킨 한국형 발전모

델”이다(문병주 외 2011). 여기서 민주적 시장경제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공동체 

전체의 존립과 발전의 목표에 맞게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

다는 원리에 기초”한다. 이 민주적 시장경제가 보편적 복지와 만날 때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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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분배 구조가 강력해짐으로써 경제적 평등이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시

장경제체제가 탄생된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시장경제는 독일의 ‘사회적 시

장경제’와 궁극의 가치 지향에 있어 분명히 다르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후

자가 경제주체들 간의 공정성 및 질서 확립을 통해 (독과점을 억제하고) 완전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의 자유를 최종 목표로 지향하는 것이라면, 사회시장

경제는 사회 공동체 전체의 번영을 위한 민주주의를 상위의 원리로 삼고 

시장의 자율성은 이 궁극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에서만 허용

되는 체제라는 것이다. 경제의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통해 새

로운 시장경제체제를 만들자는 민주정책연구원의 사회시장경제론은 민주

당의 2012년 총선 공약을 통해 정책적으로 상당 부분 구체화되었다.

V. 결론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한일 양국의 자본주의담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

쳤다. 고이즈미 5년간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피로현상과 사회적 반발

이 드러나는 속에서 후속 자민당 정권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특히 세계금융위기를 맞은 아소 정권은 위기대책으로서 대규모 재정투입

을 단행하였지만 위기에 대한 진단과 그에 기반한 새로운 일본자본주의 모

델의 청사진은 없었다. 오히려 고이즈미 등장 이전 자민당의 20세기 복고

적 정책을 추구하는 속에서 2009년 중의원 선거 대패를 자초하였다. 금융

위기로 정권교체를 실현한 민주당 정권은 구조 실패론과 괘를 같이하는 생

활정치담론을 전면에 내걸고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제3의 길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자민당정권에 남긴 거대한 재정적자가 주는 정책적 제약 속에서 정

책추진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이른바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

에 들면서 신자유주의 노선 하에서 수출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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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히 이행하였다. 집권 이듬해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유동성의 위기에 처

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본원적 고민 없이 위기극복을 

위해 재벌중심 수출주도노선을 강화하였고 결국 사회의 대항운동에 직면

하여 중간선거와 서울시장선거에서 패배하였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은 

거셌고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담론이 여야를 불문하고 

전면에 등장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금융위기가 일본에서는 여야 간에 고이즈

미 퇴진 이후 이미 진행 중이던 자본주의 논쟁을 결정적으로 촉발하였고 1

년 만에 정권교체를 가져온 반면, 한국의 경우 자본주의를 둘러싼 본격적인 

담론싸움은 위기이후 3년이 흐른 2011년 하반기부터이었다. 조정자본주의 

혹은 복지자본주의적 전통이 강한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생

명력이 강했다는 증좌이다. 신자유주의는 1997년 IMF 관리체제이래 10년

간 한국사회에 강고히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민주

화와 복지 공약을 안고 2013년 2월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제

도의 개혁에 상당한 저항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투   고   일 : 2012년12월31일]

[심사완료일 : 2013년01월28일]

[게재확정일 : 2013년0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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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the Discourse of Capitalism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ases of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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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de-legitimated the so-called “Washington 

Consensus” as a representation of American capitalism, and opened the 

space for alternative capitalist modes. The paper explores how Japan and 

Korea produced discourses of new capitalism. Right after the global crisis, 

the Japanese government attempted to shift from neoliberal to developmental 

capitalism, but it lost to the rise of the welfare capitalism in the 2009 election. 

In contrast, the Korean government maintained the neoliberal, “chaebol-

oriented” capitalist line even after the crisis, but it was increasingly challenged 

by a more welfare-oriented, reformist discourse. 

Keywords: calitalist discourse, global financial crisis, neoliberalism, Korea, Japan


